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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2003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윈-윈(win-win) FTA’ 도출 확신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협상이 결정되었고, 협상 기간 중 FTA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

지 못해 협상개시 1년만인 2004년 말 협상이 중단되었다. 독도문제, 교과서 파동 등 정치적 현

안으로 양국간 정치외교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신사참

배를 강행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한국의 신뢰는 약화되었고 결국 양국간 FTA 협상되는 국면을 맞

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일본 정부는 한·일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

계,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국간 FTA 추진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2003-2004년 협상에

서 입장 차이가 컸던 시장개방의 이익을 균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는 한·일 FTA 협상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EU와의 협

상이 타결되었거나 타결국면에 놓여 있어 ‘FTA로드맵’ 이행 순서로 보면 한·일 FTA를 검토해

*1)본 논문은 필자들의 2008년 한국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한·일 FTA 협상 재개 될 수 있나?”)

를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NHA-JRI-2009).



160  아태연구 16권 1호

야 하는 시기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으로 한일 FTA

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동아시아 내 위상 강화 및 경제통

합 주도에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명박 대통령

이 밝힌 ‘신아시아 구상’이 아시아 모든 국가와의 FTA 추진으로 인식되고 있어 일본의 한·일 

FTA 공식협상 재개 제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한·일 FTA 협상 중단 배경을 고찰하고, 양국간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 및 동

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일 FTA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일 

FTA 협상 전망 및 양국간 FTA 이익을 균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Ⅰ. 서 언

지난 몇 년 사이 동아시아 경제지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

정에서 인근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및 지역주의 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동아시아에서도

FTA 지역주의 결성이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1) 또한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높

은 경제성장 추이를 이어가면서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 체결, 동아시아 FTA 검토 제안 등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경

제통합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FTA 체결은 금융위기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1998

년 중반부터 양국간 FTA 체결에 대해 비공식 협의를 시작하였고, 2000년 들어 양국이 FTA 논

의를 심화시켜 나가게 되었다. 이에 동아시아에서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중국이 아세안과의

FTA를 전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고,2) 이후 중국 주도로 타결된 중·아세안 FTA는 2005년 이행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FTA 체결 경쟁이 시작되었고, 국제경제통합 분야 전문

가들은 동아시아에서의 이러한 현상을 “경쟁적 지역주의(competitive regionalism)”로 표현하고

있다.3)

2003년 한·일 양국은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협상 개시 1년만에 중단되었다. 이후 역사교과

서, 독도 문제 등으로 양국간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양국간 FTA 협상은 추진되지 못했다.

그 사이 일본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

선되었고, 일본은 새 정부 고위인사들을 대상으로 한·일 FTA 협상 재개를 강도높게 요청했다.

1) ADB FTA Database에 따르면, 2007년 9월 현재 동아시아에는 37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고, 41개 협

정이 현재 협상 중에 있음. 자세한 사항은 Kawai and Wigraraja(2007) 참조.

2) 당시 아세안과의 FTA 추진 제안은 중국의 WTO 가입을 우려했던 아세안을 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으나, 금융위기 직후부터 중국정부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참여를 위해 아세안과의 FTA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중국의 통상관계자와의 2001년 면담내용).

3) 경쟁적 지역주의 개념은 Peterson Insti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Fred Bergsten의 '경쟁적

무역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과 비슷하지만, 지역주의 형성의 경쟁으로 확대된 것임. 경쟁적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De Lombaerde(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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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한·일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 실무자급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조만간에

공식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추측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미 2004년 한·일 양국간 협상이 타결실패를 경험했고, 양국간 관계로 볼 때 협상 재개는 다

양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비록 일본이 협상 재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과

거에 비해 전반적인 협상 여건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

의 FTA 정책에 대해 고찰하고, 양국간 FTA 협상 개시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2004년 한·일 FTA 협상이 결렬된 배경을 고찰하고, 최근 한·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FTA 추진실적, 동아시아 FTA 논의 전개 등에 대한 분석을 통

해 한·일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한·일 FTA 협상 쟁점과 협상 중단의 배경

1998년 이후 한·일 FTA에 대한 논의가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산관학 공동연구, 비즈니스포럼

등으로 발전하면서 양국간 FTA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FTA 추진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약화되지 않고 있었다.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가 FTA 체결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 주요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본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란 점 등 경제적 요

인이 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로 한·일의 국민들은 화해 및 상호이해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그동안 쌓인 불신의 앙금을 씻고 긴밀한 정치경제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고, 지난 몇 년 동안 논의되었던 한·일 FTA 협상에 대한 논의도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 제

조업 경쟁력으로 인해 FTA 체결에 따른 부담이 작은 일본은 다양한 경로로 한국을 설득하여

FTA 협상 개시 노력을 전개하였고,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된 한·일 정상회

의에서 양국은 FTA 협상 연내 개시를 선언하였다.

2003년 한·일 FTA 협상 개시는 한국 국내에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결정되어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과는 달리, 2003년 하반기에도 한국

학계에서는 일본과의 FTA 협상 개시는 시기적으로나 국내 정치·경제적으로 이르다는 지적이 많았

다.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대적으로 한·일

FTA 협상 개시를 한국측에 요청하였다. 한편, 공동연구, 업계간 한일 FTA비즈니스포럼, 정부관계

자가 참여하는 산관학 연구 등을 통해 협상전 협의를 마친 상태이어서 FTA 논의를 협상단계로 발

전시켜야 한다는 일본측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렸다.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에서도 일본측은 한·일 FTA 협상 개시를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4개월 후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 개시에 전격적으로 합의하였다.

당시 대기업 총수,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한·일 FTA 협상 개시 및 조기 타결을 정부에 주

문하였다. 주로 일본과 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주로 참여한 한·일 FTA 비지니스포럼에서도 한·

일 FTA 지지 표명이 많았다. 이들 대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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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본산 부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면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개

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일본산 부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한·일 FTA 추진에 반대

하였다. 최근에도 전경련이 한·일 FTA 추진을 제안한 바 있으나,4) 대한상의 등 중소기업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5)

실제 협상에서 한·일 양국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분야도 있었으나, 다수 분야에서는 양

국간 입장이 유사하였다. 정부조달, 지재권, 전자무역, 경쟁정책, 정보통신분야, 원산지기준 등에

서는 한·일 양국은 유사한 입장을 보인 반면,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투자촉진, 자격증상호

인정, 과학기술협력, 무역투자협력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컸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입장 차이

는 다른 FTA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것이며, 협상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는

가가 협상 타결에 중요하다.

<표 1> 한·일 FTA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

한국측 입장 일본측 입장

관세분야

- 제조업 경쟁력 및 관세율 차이를 감

안한 차등적 관세양허안 작성

- 특히 부품소재산업 등 민간제조업종에

대한 중장기 관세철폐 및 예외허용

- 자국에게 유리한 제조업 전면 개방

- 하지만, 농수산업에 대한 보수적 개

방

비관세분야
- 일본의 수량제한, 기술장벽, SPS 등

정부조치 및 민간분야 상관행 개선

- 민간 상관행과 같이 문화적, 관행적

요소와 같은 비정부조치는 FTA 논

의예외

투자분야
- 무역상의 불균형 이해 보완 가능한

투자확대 촉진 방안 도입

- 민간투자 결정은 FTA 사항 아님

- 한국의 노동환경 개선

과학기술협력
- 공동 연구기금 조성, 고가 기자재 공

동사용 등의 협력사업 추진 제안
- 협력 사업 논의 부정적

무역투자협력

- 한·일 중소기업간 무역투자협력사업

(부품소재산업, 기술개발 공동기금

설치 등) 제안

- 기술이전은 FTA 논의 사항 아님

서비스분야

- 상호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자격증의

인정

- 항공자유화를 통한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 자격증과 항공자유화 논의 소극적

입장

주：한·일 FTA관련 언론보도(연합통신, 매일경제신문 등)와 통상교섭본부 등 정부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작

성한 것임

4)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이 대표적인 한·일 FTA 지지론자이며, 제10대 한·일경제

협회 회장에 재선임(2008.2.26) 인사말에서도 한·일 FTA 연내 추진을 제안했음.

5) 주로 중소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2007년 11월 11일 발표한 ‘주요국과의 FTA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대상국으로 64.3%가 중국을 꼽았고, 한·

일 FTA는 ‘불리’하다는 응답(55.5%)이 더 많았음. 조사대상 FTA중 한·일 FTA만은 추진에 부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음. 동 조사는 수도권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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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에 입장차이가 컸던 분야의 대부분은 주로 무역자유화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

이 ‘윈-윈’ FTA를 위해 제안했던 협력사업들이다. 한국의 협상 실무자들은 제조업분야의 손실을

일정부분 만회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일본측은 정부개입

보다는 민간기업들간 협력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비록 몇 년간 한·일 FTA 논의를 해 왔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FTA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

고 있었다. 경제효과에 있어서도 관세철폐와 같은 무역자유화로 한국은 그다지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있었다.6) 다만, 일본이 대한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

할 경우 동태적 이익이 대일본 관세철폐에 따른 손실을 능가할 것이란 점이 강조되었다. 경제협

력은 크게 민간부문의 협력과 정부 및 공공부문이 관여하는 공식협력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정부

의 의지가 반영된 협력을 전제로 한국측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3년 12월 시작된 한·일 FTA 협상에서 한국이 관심을 가졌던 몇 개 분야는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산업 및 관세구조에서 불리한 한국측은 FTA 체결의 이익을 양국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협정에 반영시키고자 했으나, 무역 자유화 중심 FTA 내용(contents)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 변화를 설득하기 어려웠다. 특히 한·일간 경제협력 강화는 더 이상은 협상

주제가 될 수 없고, 무역개방 범위에 있어서도 일본이 ‘사실상’ 농업제외 입장을 제시하자 한국

측은 협상 지속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한·일 FTA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이중 전국경제인연

합회(2004)의 ‘한·일 FTA에 대비한 업종별 전략보고서’가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산업별 영향을 크게 한·일 FTA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 손실우려 산업,

영향이 없는 산업으로 크게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농업과 일부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

의 주력 산업들은 일본과의 FTA 추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표 2> 한국 산업에 대한 한·일 FTA의 영향

구분 해당 산업 참고사항

이익예상 산업
섬유, 의류, 피혁, 가공식품, 범용석

유화학, 농산물, 수산물

섬유 및 가공식품의 경우, 대일 수입

증가도 가능

손실우려 산업
자동차, 기계류, 정밀화학, 전기전자,

비철금속

수입부품의 경우, 무관세화로 기계산

업 경쟁력 향상 가능

중립적인 산업 조선, 철강, 정보통신 양국 모두 무관세 적용 품목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05), p. 23의 <표 12>에 근거하여 작성함.

한·일 FTA로 한국의 산업 중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섬유, 의류, 가공식

품, 범용석유화학, 농산물, 수산물7) 등 경공업과 기초산업인데 비해, 손실이 우려되는 산업은 한

6) 한·일 FTA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는 KIEP(2000), Igawa and Kim(2001), 정인교(2001) 등이 있으며, 한·

일 양국이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관세를 철폐할 경우 한국은 경제손실을 보게 되나, 기술협력, 비관세

장벽 개선조치가 협정에 포함되면 한국도 경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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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주력 제조업종인 자동차, 기계류, 정밀화학, 전기전자 등이다.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우려 산업들은 산업내무역 활성화로 손실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 주력산업은

한국이 지난 30년간 육성해 온 산업들이고, 이들 산업이 한국 총수출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

다.

한·일간 산업구조 특성상 FTA 체결 시 한·일 산업의 수직적 경제통합이 가속화됨으로써 한국

경제는 저부가가치업종으로 특화되고, 신성장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어 경제 전체의 동태적 다이

너미즘(dynamism)이 약화될 가능성도 고려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협력을 협정의 일부로 포함시

킬 것을 한국은 제안했으나,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2004년 중반 한국내부에서

는 협상 중단을 검토하게 되었다.

공동연구단계에서 한국측은 한·일 FTA를 동아시아 FTA 구축 및 경제통합 실현의 중심축으

로 활용해야 함을 일본측에 강조했었고, 시간을 두고 진행될 동아시아 역내 통합을 리드해 나가

면서 중국의 부상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일 양국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비젼그룹(EAVG),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등을 아세안+3 정상

회의에서 제안했고, 후속 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FTA 추

진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동아시아 지역의 거대 경제블럭이 지니는 경제 및 정치·외교적 의미

를 FTA 홍보에 활용하곤 했다. 또한 모범적인 형태의 한·일 FTA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내 거대 FTA 형성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란 점도 FTA 협상 개시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논리의 하나이었다.

하지만,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공산품 위주의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일본측에 대해 한국의

농업 개방 요구는 관철되기 어려운 이슈이었다. 여기서 한국측을 더욱 곤욕스럽게 한 것은 일본

정부의 경제연계협정(EPA) 구상이었다. 기존 FTA를 넘어 다양한 경제협력 조치를 협정에 반영

시킴으로써 체결국과의 경제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포장되었지만, 그 이면에

는 농업개방을 최소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기존 FTA 협정은 무역개

방 중심이지만, EPA는 다양한 경제협력 조치를 포함하는 차세대 FTA라는 일본측 주장을 협상

기간 내내 한국측은 들어야 했다. 즉, EPA를 주장하면서 한국측이 제안한 협력사업은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협상실무자들은 국익에 부합하는 FTA를 일본과 체결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게 되었다. 일본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구조 및 구성면에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부족한 반면, 농업분야는 최소한 개방하는 특징

을 보이고 있다.8)

7) 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반되게 나타남. 즉, 김의 경우, 수입쿼터 확대 및 철폐시 수

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일부 품목(특히 활어)의 대일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8) 아직도 일부 국내 언론인, 학자들은 EPA를 FTA보다 우월한 지역무역협정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예

를 들어, 동아일보(2008.02.28일자) “日 아세안 진출의 날개 ‘경제연대협정’ 주의보” 제목하의 기사에 따

르면,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힘을 쏟는 사이 일본은 ‘경제연대협정(EPA)’ 체결로 일본 기

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에 큰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FTA가 상품과 서비스의 관세 및 비관세 장

벽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는 것에 비해 EPA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은 물론 투자제도 정비, 경쟁정책의

조화, 지적재산권제도 및 노동력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의 경제협정이다”라고 적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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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윈-윈(win-win) FTA’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FTA 협상은 개시되었고,

이를 위한 논의가 협상에서 어렵게 진행되자 일본과의 FTA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약화된다. 여

기에다가 독도문제, 교과서 파동 등 정치적 현안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 당시 고이

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를 강행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고 FTA 협상

은 정치적 기반마저 상실하게 된다.

Ⅲ. 한국의 FTA 추진실적

한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ASEAN 등 총 4건의 FTA를 이행 중

에 있으며, 미국과는 FTA 협정에 서명한 상태이다. 또한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의 FTA 협상은 2008년 말 사실상 전면 타결되었고, 한국과 EU는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8차 협상에서 관세환급을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한 민감한 쟁점을

타결하였다.

<표 3> 한국의 FTA 추진 현황

기 체결 협상 중 검토 중

국

가

칠레 (’04.4.1 발효)

싱가포르 (’06.3.2 발효)

EFTA (’06.9 발효)1)

ASEAN (’07.6 발효)

미국 (’07.4 타결, 비준단계)

일 본(’03.12, 개시)

캐나다(’05. 7, 개시)

멕시코(’06. 2 개시)

인 도(’06. 3 개시)

EU (’07. 5 개시)

GCC
3)

(’08. 6 협상 개시)

Mercosur2)(공동연구 종료)

중국(공동연구 중)

러시아, 페루

호주·뉴질랜드

주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3) GCC(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한국의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은 2002년 0.28%에서 2009년 3월 현재 24.4%

(미국포함)로 확대되었다. 또한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

이 높아지면서 교역 증진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WTO 무역통계(무역협회 제공)를 통해 한국

의 FTA 체결국인 칠레, 싱가포르, EFTA와의 2006년 교역량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각각 전년대비 56.3%, 20.7%, 35.1%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對(대)세계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2배 높은 수준이어서 FTA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9)

9) FTA 활용률을 이용한 분석이 보다 정확할 수 있으나, FTA 대상국에 대한 교역증가율이 對(대)세계 교

역증가액보다 높다는 사실을 FTA 경제효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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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재화(2008)

<그림 1> FTA 체결국 수 및 교역 비중 추이(전망)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모든 FTA가 체결될 경우 62개국과 FTA를 체결할 것으로 추정되며,

FTA 체결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 총교역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FTA를 평가해 보면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이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ASEAN을, EFTA는 EU를, 그리고 칠레의 경우 중남미를 염

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다. 즉, 주변국가와의 FTA를 통하여 거대경제권에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

진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각각 추진 순서(sequence)와 정도(extent)로 삼았다. 이

와 함께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 조성,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을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2006-2007년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미국과의 FTA에 앞서 유럽(EU), 중국과의 협정 체결

이 우선되어야 하며, 2004년 말 중단되었던 한·일 FTA 협상을 먼저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

기되었다. 이 주장은 한·미 FTA 추진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단체의 주장

이었으나, FTA 정책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던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EU, 중국과의 FTA

협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이들 지역은 2005년 이후 한국과의 FTA 추진을 제안한 바

있으나, 미국과의 FTA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간주했던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

고 있었다. 2007년 5월 한국은 EU와의 FTA 협상을 시작하였고, 2008년 4월 제8차 협상을 런던

에서 개최하였다. 양 지역은 2008년 말까지 협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2009년

중반까지 관세환급 등 잔여 쟁점에 최종합의하고 연말까지 공식서명한다는 계획 하에 협상을 전

개해 왔다.

국내 일부에서는 한·일 FTA 협상 재개를 가장 강도 높게 제안했으나, EU, 중국과의 FTA와

는 달리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 취임 이후 동북아 국가와의 친선 강화를 내세우고,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제안하였지만,

전임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와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등 한·일 FTA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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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개할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 즉, 이 당시에는 협상중단의 배경이 되었던 협력사업

에 대한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치 환경마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한국 정부가

평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미국,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와의 FTA 협상

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한·일 FTA까지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적 요인도 고려되었을 수 있다.

한편, 과거와는 달리 한·일 FTA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관심도 낮아 업계의 대정부 건의도 부

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이 일본을 추격하는 형식으로 발전함에 따라 양국의 기업들은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보이면서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 지난 50년간 한·일 기업간 교류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과 부품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

었으나, 최근에는 전략적 제휴, 투자가 늘어나고, 삼성 등 일부 기업의 국제적 부상으로 일본 기

업들과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일 FTA 협의과정(1999-2003)에서 양국의 고위 기업인들은 한·일경제인회의 등을 통해 한·

일 FTA 추진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여기서 한·일경제인회의의 한국측 간사는 전경련이 담당하

고 있지만, 전경련 내에서 대외통상 업무를 총괄하던 경영인이 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겸 전

경련 회장이었고, 조 회장의 사업의 다수가 일본과 관련된 것이 많아 한·일 FTA 추진에 대한

전경련의 지지 입장이 강했던 것으로 보였다. 자동차 등 반대하는 업종의 대기업도 있었지만, 실

제 협상개시 전까지 한·일 FTA 협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보다는 협상개시 요청 입장만이 주로 정

부측에 전달되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력이 우리보다 높은 일본은 논의초기부터 한·일 FTA 추진을 주장했

었고, 양국 기업들이 만나는 회의마다 FTA 공식협상 개시를 정부측에 요청하는 결의문이 채택

되었다. 더구나 기업 혹은 업계를 대표하는 회장급 경영진들이 한·일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

에서 부정적인 입장 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간 FTA 협상 개시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받

아들여졌다. 특히 FTA 논의단계에서는 효성그룹과 같이 일본과의 비즈니스가 많은 기업들이 주

로 한·일간 기업인 회의에 많이 참여하였고, 양국간 협의채널(산관학공동연구회, 비즈니스포럼

등)에서도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참여함으로써 FTA 협상 개시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가 강했다.

하지만, 막상 협상이 시작되자 우리나라 피해기업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였고,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은 점점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협상 개시 후 기업 내 국내

영업실무자가 많이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일본기업의 국내 내수시장 침투를 우려하는 입장이 많

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일 FTA 협의과정에서 일본 학자들은 대한국 투자확대 및 기술협력을

간혹 언급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은 비록 국내 시장에 대한 일본기업의 점유가 일부

증가되더라도 투자확대와 기술협력 증진으로 양국간 경제이익을 균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했었다.

이러한 기대는 실제 협상에서 무너지지 시작했는데, 일본정부는 투자와 기술협력은 기업들의

결정사항이며,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하게 제시하였다. 일본 정부의 주장

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 고위인사가 멕시코

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를 요청했고, 이를 활용하여 멕시코와의 협상을 타결했다는 것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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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사실이다.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제조업에 대한 조기 관세철폐를 주장한 반면, 자국이 불리하다

고 생각하는 농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관세철폐율 59%)를 제안한 사실이 국내 기업들에게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일본과의 FT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 시기에 일본정부는 김에 대한 쿼터 축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김 쿼터 정책을 WTO 위반으로 제소하기에 이르게 되자 양측 통상관계자간 갈등은 정점에 달하

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협상 중단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협상 1년

만에 협상중단을 선언하게 되었다.

2004년 11월 한·일 FTA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일본 정부관계자와 기업들은 협상 재개를 요구

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 중심 경제단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 재계회의 등에서 우리 기업들도 일본기업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

나, 정부 실무자들을 움직일 정도로 강한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 우리 기업들은 일본과의 FTA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유

지하고 있으며, 현재 EU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중국과의 공식협상이 논

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국가와의 FTA에 대해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일본정부는 한·일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2003-2004년 협상에서 입장차이가 컸던 시장개방의 이익을 균형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더구나 미국, EU와의 협상이 타결되었거나 타결국면에 놓여 있고,10) 향후

협정 이행시 상당수준의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일본과의 FTA 필요 논거로 정부가

강조했던 산업구조조정 가속화를 통한 경제이익 실현도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11)

Ⅳ. 한·일 FTA에 대한 일본의 최근 입장

일본은 한·일 FTA 협상 재개를 한국측에 요청하고 있지만, 양국간 협상이 단기간 내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특히 한·미 FTA 타결을 전후하여 일본 정부의 협상 재개 요청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EU, 중국 등과의 FTA를 추진할

10) 참고로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이후 국내에서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한·미 FTA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오바마와 민주당의 핵심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도 '44대 대

통령을 위한 진보청사진'이란 정책 제안서에서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고 있음. 또한

한·EU FTA는 2009년 초 타결하기로 실무자간 합의한 바 있음(동아일보 2008년 11월 18일자. “韓 · 유

럽연합 FTA 협상, 타결목표 내년초로 연기”).

11) 2003년 6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일본 국빈방문시 기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한·일 FTA 체결 필요

성을 설명하면서 '가물치유용론'과 '준마(駿馬)론'을 제시하였음. 국제무대에서 무역과 투자의 장벽이

점차 없어져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을 마냥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한·일 FTA체결은 우리

에게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며 "한국민은 위기에 강하고, 그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 위기"라고 강조한

바 있음. 한국경제신문 “盧대통령의 '가물치'.준마論'” (2003년 6월 9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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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본이 받을 수 있는 경제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지난 2004년 11월 한·일 FTA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일본측은 수차례 협상 재개 의사를 한국측

에 전달했지만, 한국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는 협상재개가 어렵

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또한, 한·일 재계도 양국간 FTA 추진을 촉구해왔다. 2006년 5월 25-26

일 일본 삿포로시(札幌市)에서 개최된 제3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

서에서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한·일 FTA 체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적극적인 추진

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동 회의는 '21세기 메가트랜드의 변화와 한·일 역할'이란 주제로 △

한·일 FTA 체결과 21세기의 한·일관계 △한·일 양국 공통과제와 협력방안 △상호 이해증진 및

문화·인적교류 방안에 대해 양국 경제계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한·미 FTA가 타결된 직후인 2007년 4월 12~13일 부산에서 ‘동아시아의 부상과 한·일 협

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한·일 경제인들은 일본의 과도한

농업보호가 양국간 FTA 체결에 걸림돌임을 인식하고, 양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FTA를 체결하

고, 이어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추진해 나가야 함에 입장을 같이 하였다.

한·미 FTA 타결 직후 아사히신문, 닛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각각 “한·미FTA, 다음은 일본

차례,” “한·미FTA 타결, 한·일도 하면 된다” 제하의 2007년 4월 3일자 사설을 통해 한·미 FTA

는 “일본에 큰 교훈이 되고 있으며, 한·일경제협정 교섭을 조기 재개해야” 함을 지적하고, “내향

적인 일본 통상정책이 흔들리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통합교섭에 뒤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보

았고, 닛케이는 “한·미 쌍방이 여러 난국을 극복하고 합의에 성공한 사실은 일본에 큰 교훈을 준

다”며 한·일경제대협정(EPA) 교섭을 조기에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국정브리핑 2007-04-03). 요

미우리 신문은 4월 4일 사설에서 무역자유화의 세계적 흐름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일본도 통상전

략을 다시 짜는 것이 급무임을 지적하고 있다(読売新聞 2007-04-04). 또한 국내 언론들도 일본

통상당국자들이 한·미 FTA 타결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중견 간부는 4일 “한국의 역동성이 무서울 따름이다. 협상 시작 10개월 만에 타결 짓는 속전

속결을 일본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로 경제기적을 이뤄낸 30∼40년

전 한국을 연상 시킨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간부는 “앞으로 미국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

인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세계일보 2007-04-05).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일 FTA 추진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한·미

FTA 타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한·미 FTA 그 자체보다는 한·미 FTA 이후 탄력을 받게 될

한-EU FTA, 한·중 FTA를 더 우려했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이 주로 한국에 수출하는 중간부품

과 기계설비는 유럽산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다. 또한 한·일 FTA 협상타결 실패 이후 한·일

FTA 추진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한·중 FTA가 추진되면 일본으로서는 동북아지역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중국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미 FTA 타결을 전후하여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협상 재개 의사를 공식적으로

수차례 밝혔다. “언제든 한국과 FTA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4월 3일 시오자키 야스히

사 일본 관방장관)는 발언이 단적인 예다(한국일보 2007-04-07).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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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상 재개 의사를 비쳤지만, 한국은 서두를 것이 없

다는 입장이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4월 4일 “일본이 농산물 개방에 소극적"이

라며 비판한 뒤, “농산물에 대해 90% 이상의 개방 제안을 안하면 협상은 재개될 수 없다"고 밝

혔다(머니투데이 2007-04-09). 2008년 6월과 12월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

한 실무협의가 각각 동경 및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양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회

의를 마쳤다. 다만, 2008년 11월 7일 한나라당 경제정책포럼 조찬강연에서 당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미국, EU, 인도 등과의 FTA 체결(이행) 이후 일본과의 FTA도 검토해야 함을 언급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유사한 언급이 한·일 양국 고위관계자간에 이루어졌으나, 양국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안에 대해 사전적으로 합의하거나 특별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일 FTA 협상 재개가 단기간 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Ⅴ.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한·일 FTA

한·일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다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과정

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선(이익)을 강화시키는데 있어 한·일 FTA의 역할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었다. 국내 연구로는 김세원 외(2006), 최영

종 외(2005), 김태헌(2007), 최세균(2008) 등이 있다. 최세균의 연구는 동아시아 FTA 추진 시 민

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양자간 FTA가 예정과 같이 추진되

면 농업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시아 FTA의 경제효과를 추정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Ahn and Cheong (2007), Kawai and Wignaraja(2007), Urata(2008)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양자간 FTA보다는 지역차원의 FTA가 더 큰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제

시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 태국, 베트남 등이 동아시아 FTA 체결로 2-4%대의 높

은 경제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개별

국가간 무역투자의 확대로 인한 시장통합과 더불어 금융협력 논의도 진행중에 있다. 또한 동아

시아의 제도적 경제통합 논의도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1년(브루나이) 아세안+3 정상회의

가 동아시아비젼그룹(EAVG) 보고서를 채택했는데,12) 동 보고서는 유럽과 같이 동아시아경제공

동체 구축을 장기목표로, 동아시아 FTA(EAFTA)를 중간단계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04년 비엔티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FTA 전문가그룹의 2년간 한시적

운영 및 연구를 제안하였고, 2007년 1월 세부 아세안+3 정상회의는 이 연구그룹의 최종보고서를

지지하고, 채택하였다. 비록 민간전문가들의 연구활동이었지만, 이 연구그룹 활동과정에서 중국

12) EAVG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공식 결정된 연구그룹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장기 목표

를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한·일 FTA에 대한 국내외 여건 평가와 협상에 대한 전망   171 

과 일본은 EAFTA 추진 구도에 대해 경쟁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던 이슈는 동아

시아 FTA의 지역적 범위이었다. 즉, 중국은 기존 아세안+3 체제를 선호하는데 비해, 일본은 아

세안+3+3(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제안하였다.13) 한국을 포함한 다수 회원국들의 부정적인 입장

으로 일본의 제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카르타에 동아시아연구기구(ERIA)

를 설치하여 아세안+3+3 FTA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내 영향력 확

대를 우려하는 일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자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은 소수의 주도 국가들이 이끌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우리나

라는 그동안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및 추진으로 지역경제통합 역량을 확충한

상태이나,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이 동아시아 FTA 논의를 주도해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많

다. 동아시아에서 경제규모가 크면서 경제제도가 유사한 한·일이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단계별로 이행시켜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있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역시 한·일 FTA를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한·일 협상이 시작된 2003년 일본 통상백서는 FTA 체결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을 주도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일본 정부는 FTA 전략을 강화하여 “동아시아 비

즈니스권"을 주도적으로 창설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

아와 FTA 체결교섭을 적극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전체와 중국,

대만, 홍콩으로 협상대상국을 확대해 나가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한·일 FTA는 일본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의 핵심부분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도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중장기 경제통합 방

향에 대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없었다. 오히려 지난 몇년 동안 개최된 각

종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해 같은 입장보다는 서로

반목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양국간 경제협력 논의도 정권에 따라 상당한 굴곡을 보였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정상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동반자관계 공동선언’과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시기가 가장 긴밀한 한·일관계를 형성했으나, 이후 과거사, 독도, 교과서

등의 분쟁이 제기되면서 양국 관계는 냉각되었다.14)

하지만, 최근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주의 및 경제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

다. 미국과 EU 시장의 성장력이 과거보다 부진해짐에 따라 동아시아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역외수출지향성을 줄이고, 역내에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동아시아 협력에 공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정치경

13) 흔히 아세안+6로 불림.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상백서(2007) 및 Kawai-Wigraraja (2007)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은 동아시아지역과의 무역비중이 높고, 산업․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FTA 경제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과, ‘열린 동아시아 경제권’ 창출을 위해서는 아세안+6 체제가 아세안

+3보다 유리하다는 입장임.

14) “日언론 한국관련 보도 분석해 보니”에 따르면, 일본 언론의 대한국 보도 경향도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

고 있음. “한국 관련 보도에서 ‘김대중·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정권’ 당시 가장 우호적인 논조를 보였

던 반면, ‘노무현·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들어 부정적 시각이 특히 강한 것으로 분석됐

다”(세계일보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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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위상이 급속하게 제고되고 있고, 동남아 국가 경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 FTA

등과 같은 역내 경제통합 추진여건이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 한국이 세

계 외환보유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물부문 통합에 이어 금융통합까지 달성할 경우

금융위기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점도 작용하고 있다.

한·일 FTA를 양국간 협상에 한정해서 검토하기 보다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1950-60년대 유럽통합의 과정을 보더라도 통합

의 중요한 계기마다 ‘평화’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목표실현을 강조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한 바

있다. 특히 한·일간 특수성을 고려하면, 경제논리만으로는 양국간 FTA를 체결하기 어려운 측면

이 많다.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의 공동목표 달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양국은 ‘진정한 동

반자관계’ 형성을 위한 정치·외교적 신뢰수준이 제고시켜야 하며, 양국이 모색하는 FTA 내용도

동아시아 FTA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한·일 FTA의 순기능에 대한 평가도 양국간 FTA

협상재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일 FTA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효과는 정인교(2002)에 제시

되어 있으며, 최근의 연구결과로는 이경태(2008), 송원근(2009) 등을 들 수 있다. 이경태(2008,

23)는 “세계 최강의 제조업대국인 일본은 우리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국내제조업

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본과 안마당에서 한판 승부를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일본과의 FTA 체결 시 수입확대의 여지는 크지만, 한국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는 중점협

상분야를 분명히 설정하고 양보할 분야와 연계하는 협상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송원근(2009)은 일본 농산물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자세 전환 촉구와 더불어 중국과

의 FTA를 감안해 민감성이 반영된 농업개방안 제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일 무역역조 확대 가능성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일본의 부품·소재산업 기술

협력 및 투자확대, 비관세장벽 개선 등을 전제로 협상을 재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주장하

고 있다. 선진경제권에의 시장접근 개선, 경제효율성의 증대, 경제구조고도화라는 한·일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재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송원근은

강조하고 있다.

Ⅵ. 향후 한·일 FTA 협상 전망

농업문제가 한·일 FTA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

본적인 원인은 한국 실무자들이 한·일 FTA의 경제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특히 일본산 부

품소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컸다.15) 한·미 FTA와는 달리 FTA를 체결하더

라도 일본에 대한 수출증대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다. 반면 일본

15)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2008)에 따르면, 2007년 한·일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부품소재분야 적자가 194

억달러이었으며, 전체 대일역조의 62.5%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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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는 손해 볼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2008년 2월말 취임한 이명박 정부는 2004년 이후 논의되어 온 한·중 FTA에 대한 입장을 정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동연구-산관학 수순을 밟아 온 한·중 FTA의 협상 개시 여부를 조만간에

결정해야 한다. 2005년 중순부터 중국은 협상개시를 공식 요청했지만, 2007년 한국은 산관학공동

연구회 설치 제안으로 중국측 요청을 우회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FTA를 한·중 FTA보다 먼저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만,

지난 3년간 단계별로 추진되어 온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

운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한중 정상은 2008년 5월 27일 북경 정상회의에서 한중 FTA

추진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한중 보다는 한·일 FTA가 먼저 추진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있다.16)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추측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

다.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발표된 ‘신아시아 구상’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및 중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을 밝혔다. 2008년 초부터 일본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

해 왔으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방한했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일본 총리는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협상 재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수차례의 한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다. 2008년도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4월 중순 방일 정상회

담 등 6차례 한·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미 1차 정상회의에서 일본측이 한·일 FTA를 거론

하였고, 4월 2차 정상회의에서 실무자간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한·일 정상의 합

의에 의해 2008년 6월 실무자급 협의가 개최되었으나 기존 입장만을 확인한 채 협상 재개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일본 측은 농업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집권 자민당 내 핵심

세력인 이른바 '농수산족'(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현재의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농업정책을 변경하기 어렵고, 일본은 FTA 정책은 현재의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가 어렵

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농수산족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국가차원의 통상정책이 지장을 받아

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EU FTA가 타결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본 내에서

는 FTA 접근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농업개방에 대한 기존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

이 있다.

5년의 시차가 있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2003년 한·일 FTA 협상 개시가 결정된 시점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한국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고, 일본은 한국 신정부 고위층에

게 한·일 FTA 협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의가 연쇄적으로 개최

되는 점도 유사하다. 2003년 2-3개월마다 개최되었던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한·일 FTA 협상을

의제로 내걸었고, 연초에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검토 수준에서 논의했으나, 같은 해 연말에는 협

상 개시로 발전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재개 논의

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으로 정했다. 2007년 대선 이후와 새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상반기

동아시아국가와의 협력강화를 강조해온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의 새 정부

고위급 인사에게 협상 재개를 적극 요청했다. 하지만, 후쿠다 총리가 퇴임하고, 후임으로 극우파

16) 이에 대해서는 송원근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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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진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취임함으로써 한·일 FTA 논의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

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세계적 금융위기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해 양국은 금융분야 협력을 위해

정상회담이 빈번하게 개최됨으로써 한·일 FTA 협상도 논의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한·일 관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어서 향후 양국간 정

상회의에 한·일 FTA도 공식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

2004년 협상이 중단될 당시와 비교하여 한·일 FTA 추진에 대한 일본 내 여건은 그다지 개선

된 것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향후에는 일본도 기존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동

안 일본측이 체결한 FTA 양허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분적으로 농업개방을 확대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추진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수준 높은 FTA에 서명

했고, 유럽(EU)과도 협상타결 국면에 와 있어 이들 선진거대경제권과의 FTA가 한·일 FTA보다

먼저 이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FTA 이후 추진될 한·일 FTA로 인한 부작용은

2003-2004년 당시에 예상되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한국이 무역 면에서는 손실을 볼 수 있지만, 한·일 FTA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를 주도하고, 양국 산업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시킴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도 적지 않다. 다

만, 손실은 확실하게 노출되는데 비해, 이익은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

다. 명백한 손실을 부분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협력사업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에서

는 협상 재개를 검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협력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협상을 조

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나마 정부간 사전합의가 없이는 우리

나라의 통상 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기는 어렵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양국간 FTA 이익의 균형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협력

방안 제시를 전제조건으로 협상개시 논의에 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17) 오늘날 체결되는 FTA

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입장변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일본측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일본이 멕시코, 말

레이시아 등과의 FTA에서와 같이 산업협력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협력

사업 요구를 해외공적원조(ODA) 성격의 지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윈-윈

FTA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수용해야 한다. 한·미 FTA와 한·EU FTA를 비교하여 보면, 많은

난관이 있더라도 협상담당자들이 윈-윈 FTA 도출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면 결국 협상을 타결하

게 됨을 알 수 있다.

2003-2004년 한·일 FTA 협상 중단 경험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책담당자들이 경제적 실익을

확신하지 않으면 FTA를 추진하기 어렵다. 더구나 2004년 협상중단을 직접 경험했던 실무자들이

현재 FTA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현 상태에서 일본과의 협상재개

요청을 수용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미국이 한국의 한·미 FTA 협상 개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

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 정부가 미국의 관심사항인 스크린쿼터를 자발적으로 축소하고, 자동

차배기가스기준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조치를 약속함으로써 미국 통상당국이 우리나라와의

17) 2008년 2월 28일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추진단장은 “한·일 FTA 협상 재기는 농산물 개방과 비관세

장벽 개선, 산업기술협력 등에 대한 일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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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개시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한·일 FTA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논의 수준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되

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한·일 관계에 따라 협상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

제하기 어려우므로 우리 정부는 협상개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야 할 것이다. 노무현-고이즈미 정부 시절의 냉각된 한·일 관계가 이명박-아소 다로 정상회의를

통해 정상화됨으로써 정치적 환경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양국간 분위기를

양국간 FTA 협상 재개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인식 공유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중장기 경제통합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어 한·일 공동의 대처가 필

요한 시점에서 양국간 FTA는 단지 경제적인 관점을 넘어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양국간 FTA 협상개시는 많은 부분 일본의 입장과 자세에 달려있으며, 일본이 어느

정도 개선된 안을 제시할 경우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FTA 협상 재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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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 for a

Korea-Japan FTA and prospects for the FTA

Inkyo Cheong*․Jungran Cho**

The official negotiation for a Japan and Korea FTA began at the end of 2003, without 

substantial confidence for mutual gains from the conclusion of the FTA. As the differences of 

positions about major issues in the bilateral FTA negotiation were rather enlarged more under 

the negotiation period of 2003-2004, the negotiation was finally suspended at the end of 2004. 

Moreover, politic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ere worsened due to then-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s paying homage to Japanese shrine, in addition to territory issue about 

the Dokdo Island and the textbook with distorted interpretation on history. 

While Japan has been active in requesting Korea for resuming the negotiation for a 

Japan-Korea FTA after President Lee, Myong-Bak took office February 2008, Japan does 

not seem to be enthusiastic in devising the contents for balancing economic gains from 

the bilateral FTA. Still, the government of Korea is not sure for economic gains from 

structural adjustment with the FTA. However, Korea signed the FTA with US in April 2007 

and is under final stage for conclusion for an FTA with EU, and Korean industries will be 

under structural adjustment in a few years. implying that economic gains/losses from 

structural adjustment under an FTA with Japan should be reassessed. 

In general, it can be summarized that political environment for a Korea-Japan FTA is 

improved now than past. However, unless Korea become confident about inducing 'a 

win-win FTA' with Japan, Korea should not resume official negotiation for a FTA with 

Japan. Also Japan should pay more attention for preparing menus for making a mutually 

beneficial FTA, rather than pushing the resumption of the negotiation. Otherwise, simple 

resumption of negotiation will entail another failure in the road of a Japan-Kore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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